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4. 30.(목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4.29.(수) 부산일보(온라인), “남들 쉬는데… 노동절이 더 서러운 노동자”
   4.30.(목) 뉴스토마토, “‘노동절’ 바뀌고 ‘공휴일’ 됐지만...5인 미만․특고 

노동자 ‘쉴권리’는 아직” 관련
<부산일보 주요 기사 내용 >

ㅇ A 씨 직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

때문이다. 그는 “이번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해야 한다”며 “휴일 수당은 당연히 

못 받을 것이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법정공휴일의 의미가 없다”고 

말했다.

ㅇ “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20명이지만, 16명은 용역 업체에 위탁을 줘 4인 

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꼼수를 쓰며 근로기준법을 피해 구제 신청도 어렵다”고 

주장했다.

<뉴스토마토 주요 기사 내용 >

ㅇ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온전히 받지 않습니다. 일부 사업장은 

근로기준법을 피하고자 일부러 직원을 다섯 명 미만으로 고용하기도 합니다.

2. 설명 내용  
□ 노동절은 ｢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됨
 ㅇ 따라서,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

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(소정임금 100%)을 지급하여야 함

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노동절은 
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.

-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‘사업장 쪼개기’ 등을 근절하겠습니다.



 ㅇ 또한,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에 따른 임금(100%)을 
추가 지급하여야 함

□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‘사업장 쪼개기’, ‘가짜 3.3 위장 고용’ 
등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중 대응할 계획

 ㅇ ‘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*’를 통해 노동절 관련 임금 지급 및 
휴일 운영,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사례 등 법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
접수하고,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
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극 시정해 나갈 할 방침

   * ’26.2월부터 운영,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(labor.moel.go.kr) - 민원신청·조회 - ‘재직자 

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’에서 신고 가능

□ 또한,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권 보호 강화를 
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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